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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

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

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

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중심어 :∣다발성 경화증∣업무상 질병∣증명책임∣ 
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 operating various preventive programs to ward off accidents and 

diseases on business sites, diseases rates are not decreasing, unlike accident rates. In many 

cases, diseases caused by work have a latent period before symptoms appear or progress over 

a longer term,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ir work 

and the diseases. Moreover, data related to the business site are mostly owned by the employer. 

Even if the employee has access to parts of such data, his lack of medical expertise limits his 

abilit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and how it appears. In August, 2017 the 

Supreme Court did an about-face with its ruling on the case involving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in work environments, by eas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employees. As such,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to analyze cases involving diseases that have 

occurred in work environmen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In doing so, the study seeks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that can help secure the employees’ labor rights and rights to health 

by complementing the current law in relation to recognizing industrial incidents caused by rare 

diseases and making work environments safer fo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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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살

펴보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체 재해율은 

0.49%로 조사되었고 사망만인율은 0.96‱로 나타나 산

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재해율은 0.4%대 그

리고 사망만인율은 0.9‱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

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어서 여전히 후진국 수

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2). 더욱이 산업재해 현황에

서 전체 재해율과 함께 사고 재해율은 감소했으나, 질

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의 판단이 비교

적 용이하여 산업현장에서 직면하는 유해 또는 위험요

인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

방하는데 한계가 있다[2].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

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

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

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 등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3]. 

이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과 같은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은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

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3]. 반도체 회사에 근

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단체인 ‘반올림’에 

의하면3), 1년에 10만건의 산재 신청 중에서 근로복지공

1)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하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제2조). 

3) 반올림은 2007년 A전자회사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

자의 산재신청을 계기로 산업의학 전문의,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단에 의한 승인률은 93%에 이르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그 승인률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4].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여러 

사례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

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질병(뇌경색)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

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

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13862 판결). 그리고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출장에서의 방대한 업무

량과 기한 내 업무를 끝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모야모야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원고(근로자) 승소판결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단 53619 판결).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

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

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5]. 헌법재판

소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인과관

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

을 침해한다거나, 이 제도를 형해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

헌바269 결정). 하지만,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

문에 근로자의 증명책임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6][7]. 더욱이 반도체 생산과 같은 첨단 전자산업

은 그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각 공정마다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설비 등이 

매우 다양하다. 기업에서도 제품이나 설비에 최적화된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는 상

대적으로 미흡하여 작업자에게 유해한 환경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6]. 

활동가 등이 전자분야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회복을 위해 산재

신청 및 소송 지원, 산재 연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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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유해물질 노

출에 의한 직업병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의 증명책

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 3867 판결).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

온 A전자의 반도체 또는 LCD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노

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중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

정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A전자에 근무하

던 B씨에게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이라는 희귀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이다4).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되어 근육

과 장기가 마비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질병의 유병

률은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 

더욱이 질병의 이행과정 및 장애정도를 예측하기가 어

려워 환자와 가족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된

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 경험은 ‘살얼음판 위 끝이 보이

지 않는 질병과의 고독한 싸움’, ‘바람 앞 촛불이 되어버

린 관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꺼져가는 희

망’이라고 분석하였다[9]. 하지만, 현재까지 다발성 경

화증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의 취

급, 자외선 노출 부족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10].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

부는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사법부도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인권과 노동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

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

로자의 요양급여를 판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복

지공단은 사회적 조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목적에 어

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생계유

지와 재활을 더욱 어렵게 하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4)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내에 탈수초성 병변이 척수, 시신경, 

대뇌반구, 소뇌 및 뇌간 등에 시간과 공간 상 파종되어 있고, 임상적

으로는 신경 증상의 악화와 관해를 반복한다. 주요 증상으로 척수로

의 장애, 감각 이상, 운동 실조, 시신경 장애, 복시, 현훈, 배뇨 및 배

변장애 등이 있다[11].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

병”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근로자 B씨(여, 34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2

년 11월에 A전자에 입사해 충남에 위치한 액정디스플

레이(LCD) 공장에서 모듈공정 중 LCD 패널의 화질검

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씨는 15∼19인치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불량이 없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루 9∼12시간 이소프로

필알코올 등의 화학물질과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모듈

공정 전체가 하나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작업장 

내 어느 하나의 세부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

더라도 그것이 별도로 여과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작업

장 내에 계속 머무르는 구조였다. 더욱이 근로자 B씨는 

4조 3교대(1일 8시간 근무) 또는 3조 2교대(1일 12시간 

근무)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상시적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근로자 B씨는 당해 사업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시점인 2003년 10월부터 오른쪽 눈의 시각과 팔다리 신

경기능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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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시작하였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아토피성 결막염과 팔다리 신경기능 이상 등이 나타났

고,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되었다. 그

러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

세가 나타나 2007년 2월 퇴사하였다. 

근로자 B씨는 2007년 3월 지역 의료기관에서 ‘뇌경

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B씨는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거동도 힘

든 상황이 되었으며,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B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해화학

물질 노출 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

에 2010년 7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

만, 2011년 2월 공단은 B씨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

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B씨는 2011년 4월 서울행정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123 판결)에서는 “근로자 B씨가 업무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

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B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했을 수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항소심에서는 근로자 B

씨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B씨가 상고하였다.

3. 대법원 판결

2017년 8월, 대법원은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

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

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

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 B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B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

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로자 B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

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

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

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

증이 발병했으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

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

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Ⅲ. 대상 판결에 대한 논의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근로자 B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

고(근로자) 패소판결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

결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

였다.

1.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

해에 대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

다. 업무상 사고는 외인성(外因性)에 의해 발생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일종의 내인성(內因性)에 의해서 발생하

기 때문에 양자는 업무 관련성에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2][5].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충분히 

추정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은 특

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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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야 할 것이다[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상 재해

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하여 이 요건을 삭제했음에도 불

구하고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

인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었다[2]. 

하지만, 현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삭제하고 

업무상 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해석이 

요구될 될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

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

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13862 

판결). 

이 사건은 C공사에서 총무·재무·농지사업 파트를 총

괄했던 근로자가 빈번한 출장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

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서

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근로자는 팀장으로

서 업무를 스스로 조절하여 수행할 수 있었고, 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

적하고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

뇨·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었고, 근

로자가 음식조절과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에 소홀했

던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뇌경색) 간

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가족과 떨어

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

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외 출

장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

는 이상, 설령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을 유발할 기저질

환이 확인되었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더 급격

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

단53619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업무와 모야모야병 발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되었으나, 법

원 감정의(鑑定醫)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은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며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혈압 상승

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

이 크게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부담 그리고 스

트레스를 유발한 이상,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내재

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근로현장에서의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과

거에는 산업재해 판정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유지하던 

사법부가 최근에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욱 폭넓게 인정하였다. 즉, 근로자의 발병 원인이 정확

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여러 유해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고 할지라도 상시 또는 누적

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희귀질환

이 발병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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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햇빛 노출 

부족,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근로자 B씨에게 다수 중첩

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

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기여하여 근로자 B

에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였다. 

2. 증명책임의 부담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

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증명책임 분

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

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

이 통상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사건과 같이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의학적 지식

이나 업무 특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은 전

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 발생에 대한 증명

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권리 

추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생산과 

같은 첨단산업은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사용되면서 

업무 또는 영업 비밀을 주장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

문에[6]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적 지식 및 위

험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다발성 경

화증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라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다발성 경화증 발병은 현재의 과학적 

연구 수준에서 단일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의학적 

견해에만 기초하여 근로자B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재

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제34조 제6항)에서 파생

된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부

담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

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5). 더욱이 증명책임 분배가 인정되는 이유는 

공평한 소송법적 실현에 있으며, 희귀질환과 같이 사인 

불명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

명 실패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5].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근로자 B씨에게 책임 없

는 사유로 해악을 미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

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

다. A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영업비밀이라는 이

유로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 유

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

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 B씨에게 유리한 간

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실한 역

학조사에 기초하여 해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

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5구단

56048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다소 비정상적인 작

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

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했으며, 

이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

사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에틸렌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공기 중

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도 전혀 실시되지 않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구체

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과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업

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을 관리하며, 보험

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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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은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

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하였다.

이와 같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

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

에 비추어 보면, 질병 발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희귀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면서 기업과 관계 

기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에도 경고를 보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

째, 보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에 대한 전환점

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산업재해와 관련한 

다른 재판 및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본 판결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근

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권 및 건강

정보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 편재 및 의학적 

사실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셋째,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희귀질환에 대한 불확실

성은 증거가 누적됨으로써 근로 환경 및 근로자 질병에 

대한 원인주의적 판단보다 완화된 상당인과관계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며[13],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이 하급심에서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

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직업적 질병은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의 통제와 알 권리의 독점 그리고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전가된 증명책

임의 원칙, 산업질병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엄격한 인

과성의 적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

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이고, 희

귀질환에 대해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

능을 강화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

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희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

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로 역학조

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청의 조사 거부 내

지 지연 등이 있을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

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

우에 개별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적다고 간과할 것이 아

니라, 여러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

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희귀질환(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업무

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

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미비점 및 시사점을 처음

으로 제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

는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희귀질환 판

례를 수집하고, 보다 광범위한 업무상 질병 사건을 포

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산업재해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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